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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전을 법에 정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12월 2일부터 이전업자에게 등록과 보고 의무가 생긴다

외국환거래법 개정 발표와 법률 조문을 대조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자의 등록·보고 의무, 개인에게

미치는 간접 영향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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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정을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대상으로 삼은 조치로 본다. 법률에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정의하고 등록 의무를 새로 만든

것이며, 그 의무를 지는 쪽은 개인이 아니라 이전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다. 시행은 2026년 12월 2일이다.

http://127.0.0.1:4328/briefing


0 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외국환거래법 개정법률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등록과 이전내역 보고 의무를 둡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국무회의 2026년 5월 26일 개정안 의결

공포 2026년 6월 2일 법률 공포

시행 2026년 12월 2일 6개월 뒤

등록 재정경제부장관 가상자산이전업자

보고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국경 간 이전내역

무등록 영업 3년 이하 징역·3억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가능

보고된 이전내역은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자금흐름을 외환·세금·

자금세탁방지 감독에 함께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은 개인의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등록·보고 의무의 직접 상대는 이전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0 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개정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국경 간 가상자산의 이전을 중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법률에 넣었습니다. 법적 정의가 생기면 등록 대상과 감독·제재 근거를 하위규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체계이고, 이번 재정경제부 등록은 외국환거래법상 국경

간 자금흐름 관리 체계입니다. 같은 사업자가 두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전내역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모이고 관계기관이 공유합니다. 개인에게 직접 등록 의무가 없어도 이용자의 송·수신인, 금액,

시점과 상대방 정보가 보고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 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규제를 받는 대상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2026년 12월 2일 이후 사업자가 등록·보고를 위해 추가 신원·거래목적·상대방 정보를 요구하거나 처리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이전의 신고 필요성은 거래 구조와 하위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외국환거래 점검에서는 1,072건을 검사해 979건에 행정제재를 하고 93건을 조사 의뢰했습니다. 단순 비율은 91.3%와 8.7%

지만 이는 점검대상 표본의 결과이지 전체 거래의 위반률이 아닙니다.

점검 1,072건 2025년

행정제재 979건 91.3%

조사의뢰 93건 8.7%



0 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등록 대상의 경계

개인지갑·탈중앙화 서비스·해외사업자와 국내 중개인의 어느

행위까지 이전업무에 포함할지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02

보고 항목과 기준

금액 기준, 보고 주기, 송·수신인 정보와 오류 정정 절차가

하위규정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03

기존 신고와 중복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외국환 등록의 서류·

검사·제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안내가 필요합니다.

04

개인 거래의 안내

개인이 해외거래소·개인지갑으로 보낼 때 별도 외국환 신고가

필요한 상황을 사례별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0 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대상회사

당국

갈림길

하위규정이 등록 대상과 개인 거래의

경계를 얼마나 분명히 하는가

12월 2일 이후 국경 간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사업자의 외국환 등록과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

송·수신 지갑, 거래소, 금액, 원화 환산 기준과 거래목적 증빙을 보관합니다.—

해외금융계좌·세금·외국환 신고가 의심되는 큰 거래는 실행 전에 관계기관 안내나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외국환 등록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분리한 준법 절차와 고객 안내를 마련합니다.—

보고항목의 수집목적·보유기간·공유기관, 이전 지연·거절과 오류 정정 절차를 고지합니다.—

등록 대상·예외·보고 기준을 개인지갑과 해외사업자 사례까지 포함해 시행 전 공개합니다.—

중복 신고를 줄이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와 이용자 정정권을 명확히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시행령의 등록 요건, 보고 금액·주기·항목과 개인지갑 거래 사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

경계가 구체화

사업모델별 등록 여부와 개인 이용자의 증빙·신고

절차가 사례로 제시되면 시행 초기의 거래 중단과

중복확인이 줄어듭니다.

B

포괄 기준 유지

대통령령 위임과 기관별 해석에 머물면 사업자는

보수적으로 이전을 지연하고 이용자는 거래 뒤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재정경제부의 시행령·고시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서식, 금융정보분석원 연계 안내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금융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상품 가상자산 거래

넥서스 브리프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

넥서스 브리프 외국환 신고 위반

http://127.0.0.1:4328/rules/virtual-asset-user-protection
http://127.0.0.1:4328/products/virtual-asset-trading
http://127.0.0.1:4328/briefing/travel-rule-threshold-removal
http://127.0.0.1:4328/briefing/fx-reporting-violations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6건

6
확인 항목

5
1차 자료

1
파생 계산

12월
시행
추적 예정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파생 1차 자료의 수치를 이용한 계산

01 1차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자 등록과 이전내역 보고를 신설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재정경제부 2026년 5월 26일 발표

원문 열기 ↗

02 1차
개정법 공포일 2026년 6월 2일, 시행일 12월 2일

외국환거래법 개정법률

원문 열기 ↗

03 1차
보고자료의 관계기관 공유와 무등록 영업 형사처벌

외국환거래법 개정 설명자료

원문 열기 ↗

04 1차
2025년 외국환거래 점검 1,072건, 행정제재 979건·조사의뢰 93건

금융감독원 2026년 외국환거래 위반 점검결과

원문 열기 ↗

05 1차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원문 열기 ↗

06 파생
점검 1,072건 중 행정제재 91.3%, 조사의뢰 8.7%

계산식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161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9%B8%EA%B5%AD%ED%99%98%EA%B1%B0%EB%9E%98%EB%B2%95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1614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21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A%B8%88%EC%9C%B5%EA%B1%B0%EB%9E%98%EC%A0%95%EB%B3%B4%EC%9D%98%EB%B3%B4%EA%B3%A0%EB%B0%8F%EC%9D%B4%EC%9A%A9%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979÷1,072·93÷1,072,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추적 예정 시행 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고시의 등록요건, 보고항목·주기와 개인지갑·해외사업자 사례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공개 연번을 실제 게시 순서에 맞춰 NB-2026-044로 바로잡고, 공포일·시행일을 법률과 대조해 개인과 사업자의 의무를 구분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연구소의 분석이며 재정경제부·한국은행·관계기관의 공식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등록·보고·세금 의무는 시행령·고시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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